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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 저가낙찰’ 건설업계 아우성 

공사 예정가격 대비 85% 전후 건설사 경영난·부실시공 우려

 “공사비 현실화 위한 제도 시급”

강원지역에서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대부분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진행되면서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있

는데다 도내 건설사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시행사는 대부분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선정된다.건설사들

이 공사가능 금액으로 내건 투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내 공공공사 적격심사의 낙찰률이 최근 5년간 공사 예정가격의 85% 전후로 낮아지면서 도내 건설사들이 설

계가격의 10~20% 부족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실제 이달 개찰된 철원의 한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86억여원이지만 74억여원에 낙찰,예정가격보다 12억여원(14%)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도 예정가격보다 적은 금액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달 개찰된 춘천과 화천

을 잇는 도로 주변 보수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2억7274만원이지만 실제 공사 추진가격은 2억3664만원으로 2900만

원(13%)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20% 정도 떨어지자 비교적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이같은 

문제는 발주기관이 정한 공사 단가가 현실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 건설공사 발주처가 

판단한 제한가격내 최저 계약단가로 입찰이 진행되면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저가낙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비용산출 제도를 보완하거나 적격심사제도 낙찰가율 제한선을 최소 90%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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